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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010년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는 9.11 테러사태 
이후 또다른 테러, 특히 핵테러를 방지해야 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지구적 반테러전쟁이라는 직접적

인 해결책을 선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

방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반발과 2008년 경제위

기와 맞물려 심각한 예산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적 핵테러방지

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핵테러를 막기 위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계’
를 주창한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여 왔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1기 행정부 동안의 가시적이

고 구체적인 핵테러 방지전략의 성과를 대표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레짐이다. 핵안보란 비국가 행

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

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개념

으로 핵테러 방지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는 지속되고 있는 군

사적 단극체제 하에서 미국이 패권적 권위로 제

기한 국제레짐라는 점에서 힘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의 측면에서, 핵의 
불법적 탈취 및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한

다는 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으

며, 반핵테러라는 국가들간의 공동의 규범과 가

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요소

도 함께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

는 미국의 권력과 이익을 확산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시에 핵안보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고, 확산되며, 조정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

질의 물리적 방호’라는 의제 자체가 매우 좁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익과 정체성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핵안보정

상회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단순히 낮은 수준의 
핵물질 방호라는 의제 해결뿐 아니라 보다 넓고 
중요한 핵안보 이슈들, 그리고 핵관련 일반 이슈

들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 확대 논의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원자력 안전문제이다. 후

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원자력안전 문제와 핵안보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양립하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

후 원자력 안전문제와 핵안보 문제를 연결된 문

제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립된 모델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 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

스를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정상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협

력, 지역협력이 채택되어, 서울회의 이후 핵안보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레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이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21세기 전반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축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할 때 핵안보정상회의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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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미중관계는 
여러 지구적 이슈에서 종종 경쟁 혹은 갈등의 모

습을 보이지만 핵질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미중관계는 일반적인 이슈와는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난다. 중국은 핵전략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핵전략

의 기본개념이 선제공격으로 적을 강제로 무장해

제 시키는 효과에 기초한다면, 중국의 핵전략은 
1차 공격 배제(no first use)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핵에너지와 관련한 미중의 입장 역시 큰 차

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국으로 104기의 핵 발전소에서 세계 원자력 발

전의 30% 미국 전체 전력의 20%를 생산하고 있

다. 그러나 1979년 쓰리마일 섬 원전사고 이후 
지난 30여년간 단 한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

소 건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30년 만에 처음 재개하고자 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노력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의해 모든 분야에서 급

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른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핵 에너지 애용을 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다. 중국은 
2011년 총 1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

는 데 25기가 현재 건설중이고 추가로 50기 이

상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2030년까지 약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세계 최대의 원자력 에너

지 생산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미중협력의 상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핵

안보 자체의 중요성 보다 미중관계의 전반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와 북미협상이 자국의 핵심이익이며, 동시에 

늘어나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핵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한일이 제기하는 핵안

전 의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저지를 
목표로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격상 국가에 의

한 핵확산 문제를 다루는 북핵문제가 핵심 어젠

다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글로벌 안보규범

을 주도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

고 할 것이다. 또한 정상회의에서 한미는 공동의

장국으로서 북핵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북

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얼마

든지 가능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

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양자, 다자

회담의 계기에 북핵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도 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구체적 의제들과 관련

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야 한다.  
 
목표-1: 한국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가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탈냉

전기 국제안보의 주요 과제인 ‘핵과 방사능 테러로

부터 자유로운 세계’의 실현에 기여하는 회의가 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이

라면 서울 정상회의는 선언의 단계를 ‘실천’의 단

계로 발전시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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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안

보 기본 주제였던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

설의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를 충실히 다루면서

도 논의 지평의 확대를 통해 핵안보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선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과 관련하여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 가운데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

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이 어떠한 시너지를 가

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시 논의

가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방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목표-3: 의장국인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시 참가국들

로부터 많은 의미 있는 핵안보 조치들이 자발적인 

공약으로 발표되어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핵테러 방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상회의에

서의 결과문서 채택뿐 아니라 참가국 각각이 핵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의 차

원에서 장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회의가 될 수 있

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2010
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세계개발원조 총회의 
성공에 이어 중견국 외교의 수행자로서 한국의 
평판과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 주도의 레짐이니 
만큼, 이의 성공적 개최는 한미관계의 공고화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문제 및 북한 문제 해결

의 긍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비확산의 문제이고 핵안보정상회의의 의

제와는 무관한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핵의 비확산 및 핵안보의 문제를 지속

적으로 제기하고 관심을 환기하는 것은 북핵문제

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핵안보정상회의

는 한국 원자력계의 발전 양상을 세계에 알림으

로써 향후 한국 원자력 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

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

들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1. 핵안전과 안보, 비확산에 관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지도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 해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준비해야 한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국익을 국민들에게 적

절한 통로로 알려 한편으로는 회의 개최의 사회

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핵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해 정상회의뿐 아니라 전문가회의 및 사

업자회의, NGO 회의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전 

이슈를 우회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필요로 현재 정부 간 회의 의

제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병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3. 서울 회의 이후의 일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의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중견국 외교로서 네트워크 관리자 및 중재

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핵 및 원

자력과 관련된 지구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실질

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이다. 핵안보의 목적이 달

성된 이후 더 이상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지 않

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울 회의 이후

의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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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 

 
 

핵안보정상회의는 국가들의 안보에 관련된 국제

제도로 기존의 안보제도들과 비교할 때 많은 흥

미로운 특징을 가진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국

가들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치구

조에서 국제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자신의 주권적 결정이 국제제도의 원칙에 
구애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

보에 관련된 영역에서 국제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안보이익은 국가 상호간에 경쟁성

이 크고, 결국 국가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국제안보제도의 역사는 실패로 점철되었

고 강대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만 제한

적으로 가능하였다. 
국제제도는 힘과 이익, 그리고 정체성의 요

소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많은 힘을 가진 강대국

이 국제제도의 창출을 주도하고 다른 강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때 국제제도가 창출된 경우들이 
있다. 특히 전쟁 종식 이후 승전국들은 새로운 
국제제도를 만들고 패전국과 약소국들은 이에 참

가하였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제도란 
결국 세력균형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강대국들

이 국제제도를 부과하거나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

호간에 이익이 맞으면 국제제도가 창출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의 시각이다. 상호간의 
이익에 따라 규범과 원칙이 창출되고 이러한 공

동 이익이 제도화되면 국제기구가 창출된다고 보

는 것이다. 안보영역에서는 상대적 이득과 배반

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렵

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보제도를 통해 서

로가 균등한 이익을 얻고 배반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면 구속력 있는 제도가 수

립될 수 있다고 본다.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공동

의 가치와 문화가 국제제도 창출의 기반이 되기

도 한다. 핵전쟁이 민간인의 대량 살상을 가져오

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공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규범이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핵전쟁에 대한 규범은 핵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막으려는 비확산 레짐의 
기초가 되었다. 정체성이 공유되면 이익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생기고 국제제도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성주의의 견해이다. 

현실에서는 힘과 이익, 정체성의 요소가 결

합되어 나타난다. 힘이 정체성을 창출하여 강대

국 중심의 공동의 정체성이 국제제도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이익이 오랫동안 공유되

면 상호간에 비슷한 정체성 요소가 수립되어 더 
이상 이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성을 가지고 
제도화된 협력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강대국

이 부과하는 제도가 억압적 요소를 가지더라도 강

대국이 가할 수 있는 다른 위해를 생각해 볼 때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과 부합할 수도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

되어 시작된 국제제도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세

계 유일의 군사적 주도국인 미국이 시작한 제도

라는 점에서 힘의 요소가 강하게 작동했다. 군사

적 단극체제 하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핵물질을 테러로부터 보호

한다는 핵안보의 목적 역시 국가들의 이익에 부

합하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

이 국가들 간 상대적 이익의 문제를 여전히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 방

호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핵이 테러집단에게 이전되는 것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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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민간이 살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핵안보를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이다. 반핵테러라는 가치는 국가들의 
공통의 정체성을 창출하고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을 테

러, 특히 핵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미국의 안

보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부시대통령의 지구적 반

테러전쟁의 공과 실을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부시 행정부의 문제를 함께 해결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외안보패러다임을 반

테러전쟁(Global War on Terrorism: GWOT)에서 다자주

의적 핵테러 방지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단극체제 자체의 구조

적 모순이 표출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추

진한 우세전략은 단극인 미국에 대한 균형의 불

가능성을 전제로 했으나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

면서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균형이 다차원적으

로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주

의적 일방주의가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결국 미국은 우세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심각

한 예산부족으로 인한 향후 국방정책의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바마 행

정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자주의

적인 핵테러방지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오바

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약화되어 가는 단극체제 
하의 다자주의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혹

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가는 패권의 다자주의적 축

소전략(multilateral retrenchment)일 수도 있다. 미국이 
과연 쇠퇴하고 있는가가 논쟁의 핵심인 가운데 미

국의 안보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09년 4월 체

코 방문시 소위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에 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와 핵무기 감

축을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오바마 행정부의 1기 동안 가시적

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의도를 반영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핵감축에 합의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테러를 막을 수 있는 구

체적인 항목을 강조한 것이다.  
핵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

되는데 특히 핵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핵물질

을 테러집단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소위 비확산의 문제로 확산방지

에 관한 다양한 레짐들이 이를 맡고 있다. 따라

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비확산 레짐과 별도로 핵

물질의 방호를 위한 새로운 레짐을 제안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전략은 수평적 방지를 위

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New START), 핵물질 방호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NPR) 보고서를 통

한 핵군사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핵

안보정상회의는 기존의 반테러전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자주의적 반테러레짐 간의 관계를 새

롭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핵테러 
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ICSANT), 핵물질 방호협약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CPPNM), 안보리결의 1540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UNSCR 1540), 핵물질 방호에 관한 
지침(IAEA Information Circular/225-The Physical Protec-

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

FCIRC/225), 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GICNT), G-8 글로벌 파트

너십 등 현존하는 다자적 제도들을 묶는 새로운 
역할을 하는 회의를 구상한 것이다. 

핵안보란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해 불법적으로 핵물질이 탈취되거나 거

래되는 것, 그리고 원자력시설 등이 테러에 의해 
파괴되는 것에 대응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핵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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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는 약 1600 톤의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

으며, 이들의 관리가 취약하여 불법거래에 악용

될 가능성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핵안보정상회의

는 첫째,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단극체제 하에서 
단극국가인 미국이 패권적 권위로 제기한 국제레

짐이며, 둘째, 핵의 불법적 탈취 및 핵시설에 대

한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

익에 기반한 것이며, 셋째, 반핵테러라는 규범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힘과 이익, 정체성에 고르게 기반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많은 국가들의 정상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4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핵안보정

상회의에는 47개국의 정상과 국제연합,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문

제는 여기서 어떠한 어젠다를 다루고 어떠한 형

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가의 문제이다. 보다 구

체적인 사항들에 힘과, 이익, 정체성의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전개과정에 작동하는 힘과 
이익, 정체성의 요소들 
 
핵안보정상회의는 1차 회의를 통해 정상성명, 작

업계획, 국가별 공약사항 등을 산출하는 실질적

인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핵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핵안보에 대한 국제

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핵안보정상회

의가 다루는 어젠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라는 이슈는 기본 목적과 규범, 원칙의 측면

에서 상호 간에 이익과 정체성이 일치하기가 용

이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테러 방지

라는 전략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어젠다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장기적 대외전략 패러다임에 따라 추진되면서도 
미국의 권력, 국내정치적 필요성, 과정 상의 편의

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

과 정체성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전략이었고 그러한 정도에서 현실주의적 
레짐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12년 3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2차 핵안

보정상회의의 주된 의제는 1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실행에 따르

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들이 구속력

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의 요소를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의제범위가 넓어

지고 새로운 의제가 제기됨으로써 합의가 도출되

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것

은 힘의 요소이다. 미국은 단기적 합의 도출이라

는 미국의 안보전략적 필요를 실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국가들의 문제제기를 불러오

고 있다. 일례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의 쓰나미와 이에 따른 원전 사고는 
핵안보 뿐 아니라 핵안전이 중요한 의제임을 확

인시켜주었다. 많은 국가들은 핵안보와 핵안전의 
문제를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이익과 정체성에 비

추어 보아 매우 긴요한 필요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과연 미국

의 주도력에 따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구화

가 진행되고 많은 문제들이 소위 지구적 거버넌

스의 범위에 속하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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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에 직면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례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들은 최적의 대응을 이끌어내

기 위해 G20정상회의라는 기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거버넌

스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국제제도 및 레짐들의 기능과 

방향을 정상회의에서 설정한다는 점에서 국제제

도들 관장하는 제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network of networks), 혹은 메타제도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를 통해 새로운 리더

십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즉, 약화되는 단극체제

에서의 리더십을 살리고, 다자주의적 리더십 및 
소프트 파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정상

회의를 통한 메타제도 장악을 추진한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회를 거듭할 수록 단순

히 낮은 수준의 핵물질 방호라는 의제 해결 뿐 
아니라 보다 넓고 중요한 핵안보 이슈들, 그리고 
안보 일반에 관한 이슈들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편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위한 핵물질 방호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필요에 따른 안보레짐의 전반

적 담론 결정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변화 가능성과 서울회의 
전망 
 
핵안보정상회의는 서울회의에서 핵안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될 더 이상의 필요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향후 2, 3년 동안의 실행을 통해 핵

안보의 기본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테러 방지에 
관한 최정상의 모임으로 국제제도들을 결정하는 
메타제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환된다면 새로운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는 미국 중심의 권력기반 국제제도에서 공통의 이

익과 정체성의 요소가 강화되는 레짐으로 변화하

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권력과 이익을 확산

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시에 핵안

보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고, 확산되며, 조정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다양한 회의를 통해 핵물질 이외에 방사

능물질에 대한 방호, 핵안보 문화의 확산 및 교육, 
핵물질 이동시의 방호, 그리고 앞에서 논한 핵안

전의 현안들이 새롭게 핵안보정상회의의 안건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는 방사능물질의 안보와 제한된 의미에서 핵안보

의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국

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국

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국내법을 국제

규범과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입되어 
있지 않은 테러 관련 국제조약에 대해 가입하는 
등 규범의 실행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보이게 되면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관련 안보의 중요한 장으로 인식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소위 구

성주의에 의한 설명이 가능한 규범 중심의 국제제

도로 변화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서울

회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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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미국의 전략과 세계 핵·원자력 질서 

 
 

국제 비확산체제와 세계 핵·원자력 질서  
 

21세기 국제안보환경에서 핵 비확산 및 원자력 
이용·개발 관련 국제정세의 일반적 흐름 속에는 
몇 가지 상반된 추세가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세

계적인 고유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요구가 증대되는 반면, 다

른 한편에서는 핵 비확산 안보논리가 강조되고 
있고, 비확산의 강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핵·원자력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으

로 미국은 현재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

는 것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미국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10년의 여러 행사들을 통해 미국은 국제

적 비확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

다. 미국은 2010년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NPT 검토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강력한 국제적 비확산 추세를 주도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궁

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존의 핵

무기 관련 논의와 더불어 비확산의 ‘3S’-nuclear 
security(핵안보), nuclear safeguard(안전조치), 
nuclear safety(핵안전)-가 포괄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2007년 7월말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총 438기로서, 설비용량은 3억 7000만

kWe이다.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WNA)에 의하면 2015년부터 원전 설비용량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4억 5000만kWe, 
2030년에는 5억 3000만kWe에 이를 전망이다. 
2007년 전 세계 연간 우라늄정광 생산량은 약 4
만 4000톤으로 전 세계 연간 우라늄정광 소요량 
6만 4000톤U의 약 69%에 해당하며, 수요량 대

비 약 2만톤U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부족

분은 우라늄 제2공급원(Secondary Supplies)으로 충

당함으로써 수요량 대비 부족한 생산량을 보충하

여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라

늄 제2공급원으로는 ①각국 정부, 전력사 또는 
원전연료 주기시설 운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

라늄 재고, ②냉전 종식 후 미국 및 러시아의 핵

무기 해체에 따른 고농축우라늄(HEU)의 희석 사

용, ③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한 우라

늄, 플루토늄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개발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확산 우려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

다. 핵무기 획득을 통제하려는 지구적 노력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6년 1월, UN총회는 UN원자력에너지위원회

(UN Atomic Energy Commission: UNAEC) 설립안을 통

과시켰다. UNAEC 설립안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국제적 통제하에 
두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이견

으로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국제 원자력 에너지 통제 문제는 아이젠하워

(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의 1953년 12월 8
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연설을 
계기로 다시 대두되었다. 아이젠하워의 제안은 
군축 계획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은 1957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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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일 IAEA 창설로 정점에 달했지만, IAEA가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나온 핵물질이 군용

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포괄적 감시체제(이른 바 
세이프가드)를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1950년대 말에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협상이 시작되

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소련-영국-미국간 
핵실험 중지선언(1958년에서 1961년까지)을 바탕

으로 이들 세 핵 보유국들의 핵 군축 협상을 위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이들 삼국의 검증

(verification), 즉 특히 지하 핵실험과 같은 협정위

반 탐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제공해주는 사찰

과 통제 체제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협정으로 체

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63년 소련, 영국, 미

국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PTBT)에 합의했다. PTBT는 대기권, 우주, 및 해

저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핵 비확산 노력을 대표하는 

것은 1968년에 창립된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NPT)으로서, NPT는 회원국수 
188개국에 달하는 현존 군비통제조약 중 가장 
방대한 기구이다. NPT 조약은 모든 회원국을 
1967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5개 공인된 핵

무기 보유국가(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와 비핵국가로 분리, 전자는 총괄적이고 완벽한 
군축 및 이전 금지를, 후자는 핵무기의 개발 및 
취득 불가를 의무로 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거

의 모든 국가들이 NPT에 가입했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이 가입되

어 있지 않다. 북한은 1980년대 소련의 핵 지원

을 받기 위해 소련의 요구로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핵 위기가 시작되면서 탈퇴 통보를 한 
후 통보시한이 끝나기 전날 철회하였다가 2003
년에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NPT는 비핵 국가들이 그 어떤 이전국

(transferer)으로부터도 핵무기를 받지 않을 것이며, 

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도움을 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했다. 이는 미소  
양 진영 모두에게 중요했는데, “네가 핵폭탄을 가

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지 않겠다”는 의미였

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핵 
국가들은 사찰을 받을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NPT는 비핵국가들에게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및 장비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에너지

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 
NPT 참가국들은 앞으로 핵무기 감축과 국제적 
통제를 통한 핵무기의 소멸을 추구할 것을 약속

하였는데, 이는 미소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

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다(Bunn 2006).  
NPT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검증의 문제로서, 그것이 바로 
IAEA의 세이프가드이다. IAEA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비핵 회원국들은 IAEA의 세이프가드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몇몇 비

핵 국가들은 IAE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가드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다. 1968년 채택된 
NPT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에 대한 협상은 1971년에서야 마무리되었다. 추

가의정서로 인해 IAEA의 사찰 권한이 크게 확대

되었다. 추가의정서로 인해 비핵 국가들은 원자

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보고해야 된다. 때문에 
예를 들면, 이란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추가의정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NPT와 함께 국제 비확산 레짐을 보완하는 
조직으로 핵공급국그룹/쟁거위원회(Nuclear Suppli-

ers Group: NSG/Zangger Committee)가 있다. NSG는 핵

무기 및 원료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78년 
창설되었다. 핵공급그룹은 원자력 전용품목과 원

자력 관련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로

서, IAEA문서(INFCIRC/254)로 발간된 2개 지침

(guidelines)의 이행을 통해 핵무기의 비확산에 기

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핵공급그룹은 1974년 
중반 인도의 핵실험, 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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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원자력 도입 분위기, 그리고 프랑스·서독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농축·재처리시설 공급 계약 
등에 따른 핵확산 우려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주

도로 설립된 것이다. 동 조직 지침에 의하면 핵

무기 물질 및 장비 89개 품목, 핵관련 이중용도 
장비·물질·기술 67개 품목이 규제대상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 
 
미국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원자력 이용·개발

의 확대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 비확산 기준

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2001
년 집권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동년 5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고(National Energy Policy: NEP), 
2005년 8월 종합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EPA)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31일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선진에너지구상

(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천명했다. 선진에너지

구상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자원 및 기술

의 개발을 확대하여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75%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부시 행정

부는 2006년 2월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새로운 구상인 세계원자력 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을 발표했다. GNEP은 21
세기 원자력 카드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

되 핵연료주기는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

다.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산되

면서 미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정치 경제적 효과

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당면한 핵비확산

(nuclear non-proliferation) 및 대확산(nuclear counter-

proliferation) 과제와 원자력 발전의 쟁점을 어떻게 
병행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

은 GNEP를 통해 다자주의로써 범세계적 핵 연

료주기 기술의 확산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안정적 핵연료 공급보장을 추진한

다는 것이 GNEP의 구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동 구상이 전 세계 국가들을 농축·재처리 가능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구분해 이들에게 
농축·재처리 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

도가 숨겨 있다고 비판한다. GNEP은 처음부터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초래하다

가 2009년 4월 미 에너지부가 미국 내 프로그램

을 취소함으로써 지금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9.11 테러 이후에는 WMD를 활용한 소위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미국의 비확산 기준도 더

욱 엄격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

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힘의 분포 변

화, 전쟁 양상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지역통

합으로 인한 주요 행위자의 등장 등을 주요 상황

인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처한 국

제적 상황은 ‘나머지의 부상’, 복합적이고 다중심·
무중심 네트워크형 국제질서 등장 등과 함께 하

이브리드 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새로

운 문제군의 등장으로 국가 위주의 시각보다는 
초국가적 접근의 효용성이 증대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표적인 21세기형 안보위협인 국제테

러리즘, WMD 확산, 실패한 국가의 문제 등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특성과 맞물려 군사적 수

단의 한계, 일국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네트워크 국제질서 하에서의 
초국가적 문제는 네트워크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인식이다. 오바

마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그 현실이란 지구상의 아무리 강한 나라도 
혼자 힘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을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

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리더십을 회

복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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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힘의 원천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서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인

식을 반영해 이번 NSS는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

력 감소를 배경으로 국제협조를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수많

은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적 접근을 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력의 행사는 때로 
필요하지만 전쟁을 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

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NSS의 
중요한 특징은 협상을 통한 관여(engagement), 그

리고 대결보다는 설득에 입각한 외교를 중시한다

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의 포용적 기조와는 

달리 비확산 어젠다는 매우 강경하다. 오바마 행

정부는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4
년 이내에 안전하게 봉인(lock-down)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NPT체제를 강화해 북한이

나 이란과 같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자

동적으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끔 조치하겠다

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IAEA 예산을 
두 배로 증액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바

마 행정부의 핵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죠지 슐츠

(George P. Shultz), 윌리암 페리(William J. Perry),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그리고 샘 넌(Samuel A. 

Nunn Jr.) 등 4인이 2007년과 2008년에 월스트리

트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은 오바마 정부의 비확

산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해준다. 이들 4인은 기고

문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 축소, 핵확산 방지 
및 궁극적인 핵무기 위협 해소를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점진적이고 단계적

으로 취해나갈 것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이 관련

국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유

럽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에서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

국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

약(CTBT)의 상원 비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바 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은 2010년 핵

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10
년 NPR에서 초점을 맞춘 목표는 크게 5가지이

다.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 예방, 미국의 안보전

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 핵 보유고를 줄이면

서도 전략적 억지력과 안전성 유지, 지역적 억지

력 강화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안전보

장,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으며 효율적인 핵보유

고 유지가 그것이다. 
2010 NPR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무기 역할 감소를 천명했다. 
즉, 정책수단으로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

이고, 전체적인 숫자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했다. 둘째, 핵비확산 의무 준수 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선언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을 공식화했다.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NPR에서 생화학무기나 
테러기지에 대해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시

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면서도 NPT를 탈퇴했

거나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사시 핵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핵 
확산 및 핵 테러리즘 차단을 강조했다. 핵정책의 
최우선순위를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을 차

단하고, 테러조직이 핵을 보유하는 핵 테러리즘

을 막는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강력한 비확산 
의지를 천명했다. 넷째, 러시아, 중국 등 핵 강대

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전략적 억지 
및 안정 유지, 오판에 의한 핵전쟁 방지책을 제

시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러시아와는 전략무

기감축협정(START) 후속협정을 타결지었다. 다섯

째,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을 재확인했

다. 이번 NPR은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

할이 감소함에 따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서

의 억지력에서 핵무기 이외 전력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은 변함

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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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미 국무부 비확

산·군축 특별보좌관과 제임스 밀러(James Miller) 국

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 등은 2010년 4월 7
일 실시한 브리핑에서 이번 NPR이 북한의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희망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

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NPR을 핵개발의 구

실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이번 NPR 보

고서가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NPR에서 소극적 안

전보장(NSA)을 발표한 것은 NPT 규범을 준수하

는 비핵국가들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의미

이지 거기서 예외인 국가들에게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소극적 안전

보장은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권장하며,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

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엘런 타우셔(Ellen Tauscher) 비확산·군축담당 

차관도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대북 핵무기 사

용여부에 대해 기존과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

지하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시 안전보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정

책은 ‘계산된 모호성’(calculated ambiguity)을 유지함

으로써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압박한다는 양면성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량국가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핵전략이 ‘선제사용 금지 불선언’(no 

no-first-use: NNFU) 원칙에 근거했었다면, 오바마 정

부의 NPR은 핵과 더불어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

어 체제까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새 NPR의 기본 방향은 대체로 2010년 3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미국이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을 모두 줄여나가게 될 것

이라며 핵무기 감축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

서 미국이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

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안보 전략상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군축과 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가 프라하 연설에서 언급한 비전의 핵

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 제1차 핵안보정상회

의를 통해 비확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IAEA의 정의에 의하면 핵안보는 핵물질, 방사능

물질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사보타지, 
불법거래, 핵테러, 불법이전 등)을 사전에 방지하

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탐

지지연 및 대응수단으로 이를 저지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적기술

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의된 핵안보와 유

사한 개념으로서 핵안전(nuclear safety)과 안전조

치(safeguards)가 있다. 비확산의 ‘3S’로 불리는 
핵안보, 핵안전, 안전조치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

조한다는 차원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핵안보와 안전조치는 비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핵·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통제, 관련 종

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중시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핵안보와 핵안전의 경우, 핵안전이 투명

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핵안보는 비밀성에 기초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안전·안보 관련 사고

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세계적 차원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방호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의 경우, 비상

발전기를 지하에 설치했을 경우 안보에는 좋을지 
모르나 안전에서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1기 행정부 동안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핵테러 방지전략의 성과를 대

표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레짐이다.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비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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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핵테러 방지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600 톤의 고

농축 우라늄(HEU)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

고 있으며, 이들의 관리가 취약하여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안보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개념이 말해주듯이 핵안

보는 핵무기나 물질을 사용한 메가테러리즘(mega-

terrorism)에 대응하는 대테러의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9.11 테

러 이후 초당파적으로 인정된 국가적 과제인 대테

러전쟁을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이를 기존 국제 
비확산레짐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한반도 핵안보를 위한 함의 
 

이상과 같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흐름에 비추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처음 주도한 미국은 2012년 서울 회의도 핵안보

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다. 즉, 핵테러리즘 
방지라는 원래의 취지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논의

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처럼 
핵안보정상회의의 원래 취지가 핵테러 방지에 있

기 때문에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가 직접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핵안보정상회의

와 병행 개최되는 전문가 NGO 회의에서 북핵문

제를 다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 핵분열물질연구그룹(Fissile 

Material Working Group)과 한국의 한국원자력통제기

술원/외교안보연구원 등이 NGO 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핵의 ‘3S’를 통

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어

젠다를 확장시켜나가기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는 핵에 관한 한 비

확산의 취약지대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는 것은 비확산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가 비확산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부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비확산이 
특정 국가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어젠다가 아

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심각한 안보문제라

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

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가 핵안보

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

으로써 탈냉전기 국제안보의 주요 과제인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의 실현에 기

여하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 정상

회의의 비전과 실천 조치들은 정상선언문인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é)에 담기게 될 것이다. 
2010년 4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제창으로 워싱

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서울 정상회의는 선언의 단계를 ‘실천’
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안보 기본 주제였던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의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를 충실히 다루

면서도 논의 지평의 확대를 통해 핵안보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선 후

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과 관련하여 서울 정

상회의는 핵안보에 대한 논의 초점을 흐리지 않

는 가운데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해 핵안보

와 원자력 안전이 어떠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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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시 논의가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방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의의 주관심 대상이었던 
핵물질, 즉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전한 
관리가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여전히 핵심 주제가 
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테러 못지

않게 방사능 테러의 위험성도 큰 만큼 우리는 서

울 정상회의에서 방사성 물질의 방호 문제도 비

중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핵테러 방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상회의에서의 결과문서 채택뿐 아니라 참가국 
각각이 핵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장국인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시 참

가국들로부터 많은 의미 있는 핵안보 조치들이 
자발적인 공약으로 발표되어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각국

이 취할 수 있는 핵안보 강화 조치들로서는 고농

축우라늄 제거, 핵안보 관련 양대 협약인 핵테러

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ICSANT)과 핵물질방호협약

(Amendment to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

lear Materials: CPPNM Amendment) 가입, IAEA 핵안

보기금에의 기여,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이 
있으며 의장국인 우리도 가능한 기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으

로서는 이 기회를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고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리더십 발휘

는 보통 두 가지 양태 중 하나를 띤다. 첫째는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타국의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흔히 하드파워(hard power)에 의

한 강제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지지, 협력, 동조, 등을 바탕으로 자발

적 순응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흔히 매력,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불리며, 이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공익(public good) 
창출에 도움이 되고, 핵비확산 레짐 강화에 도움

이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비확산 분야에서 
한국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에 의한 리더

십 발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

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비확산 관련 엄격한 잣

대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및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유엔 원

자력 안전 고위급회의(2011.9.22 뉴욕) 의장요약

문과 IAEA 총회(2011.9.19-23 비엔나) 핵안보 결

의안에 서울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문안을 반영시

킨 것은 의미가 크다.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 
의장 요약문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부분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시너지

를 다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안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IAEA 총회 핵안

보 결의에서는 전문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 분야에서의 시너지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

다’는 취지의 문안을 반영했다. 이처럼 보편적 국

제기구인 유엔과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분야 최

고 권위기구인 IAEA의 문서에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를 지지하는 문안이 포함된 것은 서울 정상

회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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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사고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원전의 안전문제, 
환경재해,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보장문제로 연

결되면서 국경을 넘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로 
부상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안전

(safety) 문제가 국가의 안전보장(security)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

용했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가의 안전보

장이라는 관점에서 원전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

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 설정에도 중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급과 같은 7등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원전사고로

서, 원전 반경 20㎞가 넘는 지역까지 ‘강제피난

지역’으로 설정되어, 주거 및 이동이 금지된 ‘죽
음의 땅’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사

고 원전의 연료봉을 회수하고 원전을 완전히 폐

쇄하는데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본 원자력발

전 초유의 대형사고로 기록되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물론 인접한 한국, 중

국의 많은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 사고는 국

제적인 환경재난으로 발전하였다. 원전의 중대사

고로 인해 일본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전

면 재검토를 선언하였으며,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의 원자력 이용국은 ‘탈원전’의 선택을 하기

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의 원자력 사고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중일 3국은 일

본의 원전사고를 지역의 원자력안전협력을 촉진

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1) 원자력안전의 중요성 부각 

 
후쿠시마 사고의 처리를 위해 육상자위대의 절반 
정도가 동원되었으며, 원전의 안전사고로 상당한 
기간 국가전체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자력안전(safety)은 
국가안보(security)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국가안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원전의 취약성, 위험성 등에 의한 원자력 
안전사고가 국가안보 및 핵안보 문제로도 연결되

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2) 핵테러와 원자력안전의 연계  

 
9.11 이후의 미국과 같이 핵테러의 위협을 직접

적으로 느끼는 국가도 있지만, 핵테러에 직접 노

출되어 있지 않는 국가 혹은 일반인들은 후쿠시

마 원전사고로 인해 핵테러에 의한 위협보다 원

자력 안전사고에 의한 위협을 더 크게 느끼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전시설에 대한 
의도적 테러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 및 보안사

고 역시 포괄적인 ‘핵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 안보’에 초점을 맞춘 
회의였지만,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
년의 중심의제인 ‘핵물질 안보’보다는 더 포괄적

인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핵안보’(혹은 핵안보 
레짐)로 의제를 확대하여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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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10년 정상회의 이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 핵안보 개념의 확장과 
핵안보 거버넌스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원자력안전 문제와 핵안

보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양립하기 힘

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 문제와 핵안보 문제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다

만,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문제를 어떻게 기술(과
학)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립된 모델은 존재하

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안보 개념 

 
핵안보는 ‘핵무기와 관련된 안보’로 인식되어,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안보 개념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의 저지’로 매우 협

소하게 정의되었다. 즉 2010년 정상회의의 핵안

보 개념은 외교, 안보적 개념이라기보다 ‘핵물질 
안보’라는 지극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의 핵안보 개념이 이렇듯 
협소하게 정의되었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에서는 ‘핵안보’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해지고 
있다. 이는 2010년 정상회의의 제한된 핵안보 개

념으로는 포스트 후쿠시마의 정서를 반영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가 일회성 
회의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레짐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핵안보 개념과 
원자력안전 문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 혹은 
양 개념 간의 인터페이스가 강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0년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

지로 2012년 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 안보’라는 협

소한 의제를 유지하여, 군축, 비확산 등으로 정상회

의 의제를 확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우리정부

도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의

제의 확대보다는 기존 의제에 대한 실적의 심화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 있

다. 또한 미국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

스를 설정하는데도 적극적이지 않다. 
 
(2)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와 핵안보, 원자력안전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 대처하기 위

한 협력강화가 중심 목적이었으며, 비국가행위자

의 불법행위를 규제한다는 제한된 이슈 중심의 
회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의제의 확장보다 기존 
의제의 유지, 강화를 통해 다른 분야의 시너지 
효과, 즉 NPT, CBM의 활성화나 참여 국가들의 
자발적 핵안보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

울에서 개최되는 2012년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정상회의의 실적평가 및 유지는 물론, 핵비확산, 
군축 등의 제반 분야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 워싱턴회의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2012년 서울회의만의 고유한 
의제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시설에 대한 공격

이 핵테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원전의 안전사

고가 핵테러와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안보

와 원자력안전을 명백히 구분하는 접근보다는, 
핵안보의 개념과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스를 찾

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핵안

보의 개념을 확장하여 핵안보의 개념 안에 원자

력안전을 위치시키는 ‘포괄적 핵안보’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포괄

적 핵안보 프레임워크>). 즉 원전의 안전이 국가

안보에까지 연결될 경우 핵안보의 영역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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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적처

럼 원자력 안전체제의 강화가 핵안보 체제도 강

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지구적 핵

안보 거버넌스(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의 
하부 영역으로 원자력안전 거버넌스를 위치시키

자는 주장이다.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이라는 상이한 두 개념 간의 인터페이스 설

정이 이루어지든지, 혹은 핵안보 개념이 원자력

안전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면, 향

후 핵안보정상회의를 포괄적인 핵안보 관련 문제, 
또는 핵안보 거버넌스를 다루는 일종의 핵안보 
레짐으로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문제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라
는 관점에서 기술적, 공학적으로 정의되는 핵안

보의 개념을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국제적 합의로서의 3S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3S’로 정의되어 온 핵안보(nuclear security), 원자력

안전(safety), 안전조치(safeguard) 가운데 주로 핵안보

를 논의해 왔다. 핵안보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

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의 악용 가능

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후,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원자력의 3S는 그동안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세 개념이 지닌 공통성도 분명

히 존재한다. 즉, 핵안보와 안전조치는 비평화적 
목적으로의 전용방지를 목표로 하며, 핵,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통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경우 원자력안전이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핵안보는 비밀성에 
기초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안전, 안보

와 관련한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세

계적 차원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원자

력안전, 방호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관

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원자력의 3S는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지만, 원자력시설 현장에서는 
원자력안전(safety), 핵안보(security), 안전조치(safe-

guard)가 혼재되어 존재하고 있다. 3S의 일반적인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3S의 일반적 정의 

 

Security (안보) Safety (안전) Safeguard (안전조치) 

대상 

(target)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악의적 위협 

공인된 원자력 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국가 차원의 핵물질 전용 방지

목표 

(objects)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의 예방 

(Terror, Theft) 

원자력 사고 방지 

(Accident) 

평화적 핵활동의 군사적 전용 

방지  

(Proliferation) 

(원자력 시설 현장에서는 Safety, Security. Safeguard가 혼재되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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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S 개념의 조합과 시너지 효과 : 3S와 핵안보 레짐 

 
핵안보의 대상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인 혹은 단

체이며, 핵안보의 관심대상은 핵물질의 보안 및 
원자력시설의 테러방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은 공학적 방어조치나 안전관리를 통

해 대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핵안보는 국가

안보, 원자력안전은 산업수준에서 이해되어 왔다. 
또한 핵안보는 비밀성을 강조하고 원자력안전은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

리를 부정하여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조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안보

는 악의적 의도나 목적에 의한 행위이나, 원자력

안전은 사고나 운용미숙 등 원인여부에 관계없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의 어떠한 연계 혹은 조합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동안 개별적으로 정

의되고 발전해 온 3S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몇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3S를 현재와 같이 개별적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3S의 조

합 혹은 연계에는 3S의 개념 확장을 통한 
공통분모의 모색,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스의 모색, 핵안보의 개념을 확장

하여 원자력안전을 포용하는 선택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대안을 살펴보면, 먼저 3S의 공

통분모 모색에 대해서는, 3.11 이후 3S의 개

별 레짐보다 시너지효과가 강조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는 
3S의 공통분모 모색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안보의 개념을 
확장하여 핵안보의 하위개념으로 원자력안전을 위

치시키는 세 번째 대안은 후쿠시마 이후의 변화에

의 대응이라는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할 수 있

겠으나, 2010년 정상회의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즉 2010년 회의는 ‘핵물질 안보’라는 
한정적 이슈에 제한된 회의였으며, 2012년 서울회

의도 기본적으로 2010년 회의의 골격을 유지한다

는 점에서 세 번째 선택지는 2010년 회의와의 정합

성이라는 측면에서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 즉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스를 모색하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

성이 높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핵안보

와 원자력안전이 상이한 목표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경우 공

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인터페이스로 기능할 수 있으며, 한중일 
간의 원전사고 시의 비상대응 네트워크 구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3S 개념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스 모

색을 통해 지역의 원자력안전협력, IAEA와의 협

력강화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3S 
개념의 재정의에 대해 서울 정상회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3S 개념의 재정의를 위한 선택지 

 

3S의 개념 확장 

개별 레짐의 독자적 

발전(현재)

안전과 안보의 

인터페이스 모색 

3S 통합레짐 

2010과의 정합성 2012회의의 특징

3S 개별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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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의의 이니셔티브로서, 혹은 2010년 정

상회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3S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주

장한 일본 원자력의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

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3S가 서로 분리된 개

별적 레짐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는 3S의 한 분야인 ‘핵안보’를 협의의 개

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3
개의 분리된 레짐으로서 3S를 운용하기보다, 3S가 
새로운 형태로 통합된 통합레짐으로서의 3S의 시

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

나로 핵안보과 원자력안전의 인터페이스를 모색하

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은 사고시 

국가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핵안보와 안전조치는 비

평화적 목적에의 전용방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안보정

상회의가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을 당

면과제로 하고 있으며, 원전이 핵테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원전사고는 핵물질의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전의 안전관리와 핵안보의 인터페이스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 및 원

자력안전을 다루는 레짐으로 기능하여 정례화 된

다면, 다음 단계로서 핵안보가 상위의 개념으로

서 3S를 포괄하는 ‘포괄적 핵안보 개념’의 정립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3S의 규제기관과 
법적 근거가 다르고 지금까지 서로 다른 개념으

로 분류되어 왔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국제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고,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3S를 포괄하는 핵안보 개념

의 정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예를 들

면 2010년 정상회의의 정상성명에서 ‘핵물질 관

리 강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원전시설 내의 핵물

질도 관리강화의 대상이 되므로 서울 정상회의 
이후 포괄적 핵안보로 핵안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과제: IAEA와의 협력, 
동아시아 원자력안전협력 

 
2010년 정상회의에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

입’이 정상성명 및 작업계획(work plan)으로 합의된 
것처럼, 2012년 정상회의에서도 원자력안전에 관

련한 국제협력이 작업계획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이 서

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

적으로는 국제적 원자력안전협력 네트워크와 원

자력 사고시의 국제적 대응 네트워크의 구축, 
IAEA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이 현실적인 협력과

제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상 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é)에서 원자력안전에 관

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지역협력이 채택될 수 있

도록 하여, 서울회의 이후 핵안보정상회의가 글

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레짐으로서 기능할 수 있

으면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

이다. 또한 2012년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원자

력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지역협력의 허브(Hub)가 
되고,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가 
영속적 레짐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2년 정상회의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1) 국제적 원자력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원전사고시 국제사회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원

전 안전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

지 않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국제사회는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IAEA, NPT 등 현

행 핵비확산 체계는 핵물질의 무기화 방지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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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놓여 있으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핵무기, 핵물질, 기술의 확산방지 등 제한된 핵안

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원전사고 시의 대응 조약으로는 “원자력 사

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조약”, “원자력 사고 혹은 
방사선 비상사태에 관한 조약” 등이 있지만, 이

러한 조약으로는 적극적인 사고대응이 어려우며, 
또한 가입국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전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원자력안

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 네트워크는 
IAEA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사고의 조기통보

체제, 사고에 대한 공동대응, 핵물질의 공동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전사

고시의 대응기관을 IAEA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원전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정보가 테러집단에게 노출될 경우, 
핵물질 관리 및 핵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 원전의 비밀정보를 관리

하고 통제할 수 있는 IAEA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2010년 정상성명에서도 ‘국제공조 체계의 역

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울 정상회의

에서 국제적 원자력안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원자력안전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 한중일 원자력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G8 글로벌 파트너

십’과 같은 다자간 협력이 강조된 것처럼, 원자력

안전이나 원전사고 등에 대한 다자간 협력이나 
지역협력이 2012년 정상회의의 작업계획으로 채

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한중

일의 원자력사고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과

의 원자력 안전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

한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원전사고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도 3국간 원자력 안전협력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중일을 묶는 지

역의 원자력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서울 정상회의

의 중요한 성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
국간의 원자력사고 대응 네트워크 역시 IAEA와

의 협력 하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자력 사고 시의 사고대응 매뉴얼 및 시스

템 공동 구축 등에 대해서는 2011년 한중일 정

상회담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핵안보, 원자력안전을 위해서 3국간의 
원자력안전협정 체결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 문제, 방사성 물질 관리강화 등의 협

력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12년 서울 정

상회의에서 ‘한중일 Nuclear 3S Zone’과 같은 합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3국간의 원자력안전협

력이 가시화 될 것이다.  
 

(3) 포괄적 에너지협력과의 연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레짐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할뿐 아니라, 원자력 영

역 이외의 전지구적 문제 제기에도 기여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지구적인 
에너지협력이나 국제적인 에너지개발에 관한 협

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후쿠시

마 원전사고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

께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및 국제적, 지역적 
에너지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핵

안보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원자력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적 에너지문제와의 연계성을 지닌 의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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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심사의 하나가 될 것이

다.  
또한 지난 60년간 원자력발전이 지구촌 에

너지공급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온 문명사적 표

준에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문명사적 표준을 
탐구,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탈원전’ 혹은 ‘필요 최소한의 원전유지’ 등의 
국제적 담론, 국제적 표준을 논의하는 계기로 활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3S의 시너지를 위한 IAEA의 역할 강화 :  

safeguard ＋ security ＋ safety  

 
2010년 정상회의에서 IAEA,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3S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원칙적으로 IAEA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AEA의 역할강화에 대해

서는 2010년 정상회의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위

한 3S 체제’라는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2012년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3S의 종

합적, 보완적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시너지 문제는 고도

의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IAEA의 핵안보 및 원자력안전 관계의 전문가 집

단이 포괄적 핵안보의 기본개념을 수립하고, 이

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서울 정상회의가 
IAEA를 중심으로 확장된 핵안보 개념에 대한 논

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IAEA의 역할이 안전조치(safeguard)에서 핵

안보(security)로, 다시 원자력안전(safety)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서 핵안보정상회의가 IAEA를 보완하는 시스템으

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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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동북아시아 핵질서와 미중관계 
  

 
미중의 핵 안보 정책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전략 핵무기를 보유한 유

엔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으로 비슷한 경제규모

의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국제정

치적 지위를 행사한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경쟁

국인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을 통해 국

제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중국의 경우 핵 경쟁

에 있어서는 미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빈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은 핵 무기

에 관한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스톡홀름 평

화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가 각기 2150과 2500여기의 전략핵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략핵 전력은 프랑스의 300
여기의 절반가량에 그치는 120-160기 정도를 보

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양적으로 미국 전략

핵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특히 미국

이 보유한 해양, 육지, 공중에서의 다양한 핵전력

에 비추어 볼 때 그 질적인 면에서 더욱 큰 격차

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중의 핵 전력 편차는 양국이 가지

는 핵무기 전략의 기본적인 차이에 기인한다. 미

국의 핵전략은 유사시 1차 공격을 상정한 냉전시

기의 공세적 전략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은 과거 
유럽에서 소련의 압도적인 지상군 전력에 맞서기 
위한 억제전략으로 핵을 통한 유사시 소련군의 
침공에 대한 공격을 기본 전략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핵 전략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력, 적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선제공격, 지하목표에 대한 잠재적 공격력 확보 

등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선제적 혹은 예방적 전

쟁 개념은 부시 행정부의 군사 독트린에서 주목

을 받았으나 사실 이는 오래 전부터 미국 안보정

책의 한 부분이었다.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의 유

럽침공에 대비한 선제적 핵 공격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국이 1964년 핵 프로그램

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이러한 개념이 논의되었다. 
미국의 공세적인 핵 전략과 전력은 냉전이후

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2009년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냉전적 사고에 마침표를 찍겠다

고 선언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10에 발간된 핵

태세보고서(NPR)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극단적 상

황에서 사활적 이익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해서

는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선제공격 그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전의 선언적 정책

들이 내포한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 이란 등의 불량국

가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 경쟁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특히, 소위 불량국

가들이 건설하는 핵 시설은 규모가 크고 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선제적 공격의 효과

가 더 커질 수 있다.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행

위자들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이다. 선제공격으

로 적을 강제로 무장해제 시키는 효과는 미국 핵

전략의 기본개념으로 남아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전통적인 핵 공격보

다 테러분자에 의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가능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진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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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핵 비확산

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략적 핵 경쟁국

과의 핵 군축에 무게를 실은 행보를 보인다. 오바

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
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후 2010 NPR에서 미국은 
핵확산 및 핵테러의 방지,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핵 전력 균형 강화, 지역별 핵 억지력 강화 및 동

맹국에 대한 방위 확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에서 동력이 떨

어진 러시아와의 전략핵무기 감축을 재추진하여 
2011년 2월 5일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의 후속협정

서인 NEW START을 발효하였다. 그 핵심 내용

은 양국의 실전 배치 전략 핵무기를 2017년까지 
1550기로 축소하고, 상호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

템을 강화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오

바마 대통령은 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으

로써 핵무기 감축 노력과 동시에 핵무기 개발의 
수평적 확산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확산 활동을 벌이는 불량국가에 대해서

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친다고 판

단되는 경우 핵을 이용한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1차 공격에 기반한 미국의 공세적인 핵 전략

에 비해 중국은 핵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인 2차 보복 능력의 확보에 기반한 방어적인 핵 
억제전략을 추구한다. 1차 공격 배제(no first use)로 
요약되는 중국의 핵전략은 1964년 처음으로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여 왔

다. 최고 지도자들의 생각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중국에서는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

에서부터 지금의 후진타오(胡錦濤)까지 핵무기를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

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중국의 급성

장하는 GDP와 함께 빠르게 증가해온 군비에 비

해 핵전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은 중국의 국방백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초부터 국방백서

에 핵 전략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기 시작하였

다. 200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위적 핵 
전략(self-defensive nuclear strategy)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위적 차원의 반격(counterattack in self-defense)

과 제한된 핵무기 개발(limited development)의 두 
원칙을 천명한다. 2008년에는 선제공격을 무조건 
금지하며 군비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1964년 중국의 첫 핵실험 이후

부터 계속되어온 최소 핵억제 전략에 기반한 핵

무기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즉 핵 전략에 
관한한 중국은 적으로부터 1차 핵 공격이 있을지

라도 이에 대한 2차 핵 공격력을 확보하면 충분

히 핵 억제를 가진다는 방어적 현실주의에 충실

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 군사과학연구원이 2001
년 발간한 전략학(战 学略 ,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에는 핵 억제력을 최대, 최소, 그리고 적절한 강

도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충분하고 
효과적인 핵 공격력은 적절한 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소가 냉전시기에 만들어낸 상호확증파

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

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핵전략은 확증된 보복

(assured retaliation)을 통한 억제력에 필요한 최소한

의 2차 공격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확증보복에 
기초한 중국의 억제력은 상대의 1차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2차 공격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

대에게 핵 억지력을 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

국은 2차 공격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무

기의 이동성과 생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는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 개발된 선제공격 독트린

에 비하면 방어적인 중국의 핵 전략으로 나타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121에서 160기 

정도의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을 실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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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5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정도이다. 이는 미사일은 물

론 전략핵폭격기 및 핵잠수함을 포함 육해공에 
걸쳐 약 2,000기의 전략핵을 보유한 미국과는 커

다란 차이를 보인다. 혹자는 실제 핵 전면전의 
경우 미국이 압도적인 핵 전력을 바탕으로 중국

과의 핵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

직까지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 열세인 자신들

의 핵 전력을 증강하기 보다는 기존의 핵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 전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로 핵미

사일의 구식 액화연료를 고체연료로 교체하여 핵 
미사일의 생존성과 안전성을 높이려 하는 한편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극복

할 수 있는 2차 공격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는 처음으로 중국인민해방군 해

군의 핵전력을 공개하였는데, 취약한 육상 핵전

략을 보완하기 위해 Jin-class 잠수함(Ballistic Mis-

sile Submarine: SSBN)을 최대 5기로 증대하고 10기

에서 12기 정도의 JL-2 해상핵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탑재하려 
한다. 이러한 핵전력의 현대화는 미군의 전략적 
비핵전력(미사일 방어, 장거리 공격력 증대,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의 개발에 
대응하여 확증보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2차 공격력

을 유지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美 국방부가 발간한 2010 중국 군사안

보개발 보고서에는 중국이 고도 80km 내에서 요

격 가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missile defense um-

brella)을 구축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한

편 중국은 2011년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美 
국방장관을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핵미사일부대 
제2포병부대 사령부에 초청하여 자신들의 핵 시

설을 참관케 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를 강조하고 양국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우려

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핵 에너지 정책 
 
미국과 중국은 핵 에너지 정책에서도 상당히 다

른 접근을 보인다.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국인 
미국은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자국의 
1979년 쓰리마일 핵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핵안전에 대중의 불안이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2000년대 이후 국제석유가의 급등과 온

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

되면서 원자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한

때 부시 행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신중한 접근을 취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민간

과 산업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책

으로 원자력을 유력한 대체에너지로 지정하고 원

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104

기의 핵 발전소에서 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퍼

센트, 미국 전체 전력의 20 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의 쓰리마일 섬 원전사고 이

후 지난 30여 년간 단 한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

국 내 환경운동가와 다양한 시민 단체의 강력한 
반 원자력 로비와 의회 내에 이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이 강력한 반 원자력 연합을 구성한 결과이

다. 대신 미국의회와 정부는 평화적 원자력의 이

용이 핵무기의 확산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비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 의회는 
1978년 원자력 반확산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원

자력기술과 재료가 핵확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수출통제를 시행하였으며,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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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부시 행

정부는 날로 급증하는 유가와 대기온실가스에 대

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의 육성을 꾀하는 동시

에 핵연로 재처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핵확

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

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비확산에 강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핵 연료의 재처리를 
막고자 원자력 연로에 대한 공급불안을 해소하는 
국제핵연료 은행의 창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강조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원자력 이용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상 정책에 의

해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전환된다. 오바마 행정

부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재개하고자 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노력도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

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이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민영화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 행정부는 안전 및 환경 규제,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정책 결정에 있어 철저히 개

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원자력 발전에 있어

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처리이다. 2006년 부시 행정부는 GNEP 구상

을 통해 다른 선진국과 함께 개발도상국들이 농

축 및 재처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도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민수용 발전소에서 사

용후연료를 재처리할 가능성을 강조한 모습이 되

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2009년 오바마 행정

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 GNEP을 폐기하였으나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연구의 가장 큰 축 중 하

나인 선진핵연료주기이니셔티브(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에는 사용후연료의 보다 효과적인 재처

리에 관한 내용이 여전히 포함되어 원자력 사용

에 대한 지원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수용 원전에서 추출되는 사용후연료의 재사용

에 관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방

어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중국은 경제 성장에 의해 모든 분야에

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심

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른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핵 에너지 이용을 범 정

부차원에서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

국에는 2011년 현재 총 1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5기가 현재 건설 중이고 더불

어 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2030
년까지 약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세계 
최대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기 전체 생산량의 80 퍼센트

를 석탄을 이용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

요에 맞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지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협회(IEA)에 의하면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전체적

으로 40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전기수요의 경우

는 동기간 70 퍼센트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포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향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0
년에만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약 14 퍼센트 정

도 증가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중국국가원

자력회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의 계획

하에 진행되며, 2010년 IAEA는 중국 핵 안전에 
대해 중국의 핵 안전 규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신

뢰할 만하다고 평가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앞에

서와 같이 향후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의 부실공사, 효과적 
관리 인원의 충원 어려움, 쓰촨 지진에서 보듯 
일부 지역의 지질학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원

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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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담과 미중관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기조는 테러리스트

들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는 핵안보 문제에 있

었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핵테러에 관한 국

제사회의 이해를 모으고 핵 물질의 안전한 확보

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여러 국가들의 합의를 이

끌어 내는 것에 성공하였다. 2012년 서울 회의에

서는 이러한 의제를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코

자 한다. 동시에 핵 물질의 보안에 대한 회담의 
초점이 다른 사안, 예컨대 일본의 원전사태로 인

한 핵 안전 문제 등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부

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워싱턴 핵안보정상

회의에 참석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핵 안보의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후 양국은 2011
년 초 후진타오 주석의 워싱턴 방문 시 중국내에 
핵 안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핵 안보 센터를 
설립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핵 안보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미중관계의 전반

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해석되며, 중국의 핵 안

보정상회담에 대한 관심 역시 미중협력의 상징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오히려 
중국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

개와 북미협상이 핵 안보 관련 자국의 핵심이익

에 더욱 중요한 관심사이며, 동시에 한일이 제기

하는 핵 안전 문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

성도 존재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담은 미국의 경우 기존의 

핵물질 보안(security)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집중코자 하는 반면, 중국

을 위시한 한국, 일본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안

전(safety)문제가 더욱 시급한 핵 안보 현안으로 
여겨지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어젠다

를 충실히 이행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

으로써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중일 양국

과 원자력 안전문제를 논의하여 원자력의 지속적

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의 차원

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

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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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반도 및 북핵문제 
 
 

북핵문제의 성격 및 상황 진단 

 
최근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움직임은 ‘북핵문제

의 시급성’이라는 표면상 이유보다는 미중 양국

과 북한의 대외전략과 국내정치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비핵’보다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동북아·한반

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비확산 
실패 리스트에서 북핵문제의 삭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

괄적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6자회담 재개 노력

에도 돌출적 변수가 생겼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유훈통치’와 더불

어 김정은의 양대 권력자원 중의 하나는 중국의 
강력한 후원이다. 이미 공세적 ‘조문외교’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지원한 중국은 그에 대한 외교적 
대가로서 자신이 공을 들이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에 북한의 호응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다. 굳

이 중국 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

는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한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체제 생존에 절실한 외부지원의 확보

를 위해서도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1994년의 경우에도 김일성 사망 발표 당

일의 북미회담은 중단했지만 1개월 뒤 3단계 북

미회담을 재개하여 <제네바 합의>를 채택한 바 
있다. 북미 등 6자회담 관련국은 김정일 사망 이

전 이미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ed Program: UEP)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의 중

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으로 6자회담을 재

개한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룬 상태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공약 준수와 대북 영양지

원 제공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

서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애도기간이 일정

하게 경과한 후에는 6자회담에 나설 것이며 적어

도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공고화 될 때까지는 협

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단기간 내에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으

로 전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문제로서 그것이 완전하게 해

결되기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

다.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한 것은 단지 재

래식 군비경쟁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제·에너지

난 해결을 위한 협상 목적에서가 아니다. 사회주

의권의 붕괴, 구소련과의 동맹 해체, 중국의 천안

문 사태와 북중관계 악화, 미국의 중동 개입 등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

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정권

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모든 핵 프로

그램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벽은 수도 없이 많다. 
2008년 중단된 신고·검증 핵시설의 불능화 
및 해체 미사용 연료봉 및 폐연료봉의 통제 
기확보 핵물질 및 핵무기의 통제 우라늄 농축

시설의 검증 및 해체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첩첩

산중이다. 설사 핵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하

더라도 족히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핵문제의 급진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

는 어렵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해법에 
따라 최근 개최되고 있는 일련의 <남북 비핵화회

담>(발리, 7.22 / 베이징, 9월)과<북미 고위급회담

>(뉴욕, 7.28~29 / 제네바, 10.24~25)도 북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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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비핵화 조치보다는 6자회담 재개의 정치

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

임으로 해석된다. 
북핵문제는 비확산이라는 이슈영역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

핵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에 극

도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급변사태가 초래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2차례 핵실험에도 불

구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나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의 항의에

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북중관계가 동북아 지역질서 재구축 과정에

서 유용한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지도 불확실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결과적

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방치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라는 전략적 현실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북핵문제의 해결보다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견

제에 주력해 왔다. 향후에도 북한이 핵기술 이전

이라는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 
자체보다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

는데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북핵문제가 강대국 정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달가울 수 없는 일이다. 더

욱이 북핵문제가 언제까지고 현재의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권력승계의 공고화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결속과 
외부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핵능력 증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이다. 김정

은 체제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핵문제가 악화되

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현 단계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성격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없이 추구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

제의 변환 과정을 포함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면서 우선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차단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

형화에 성공하여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

한의 대남 핵위협은 극도로 고조될 것이다. 핵협

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 북핵문제를 대북정책 일반에 연계하는 ‘핵문

제 몰입’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안보·국방 정책 차원

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전략적 현실에 부합한다. 

6자회담은 오늘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

실상 유일한 대안이지만 동시에 강대국 정치의 장

이 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6자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직시하고 대

응해야 한다. 6자회담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무용

론에 빠지지 말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유용할 틀로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핵문제  

 
기본적으로 핵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안

보정상회의의 성격상 국가에 의한 핵확산 문제를 
다루는 북핵문제가 핵심 어젠다가 되기는 어렵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핵시

설의 취약성으로 인해 핵안전 문제를 핵안보 문

제와 별개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핵기술의 테러

집단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핵비확산 문

제 역시 핵안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기술 역시 외부로 이전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시설 역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처음부터 핵안보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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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 회의라서 어젠다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글로벌 안보규범을 주도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 당국을 초청하

는 문제는 지난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은 2011년 5월 9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진정하

게, 확고하게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

회와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

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서울 핵안

보정상회의를 북핵문제 진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

용하거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비핵

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제고하려는 이중적 포

석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

장의 사망에 따라 동 제안은 원인무효가 되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계관 부상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지극히 불투명한 북한 정세를 고

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실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핵동결이나 폐기 조치를 취할 가능

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일원으

로 공식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승

인하는 듯한 부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핵

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이 지극히 혼란스러워질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의 참여 

여부보다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이고 바람직한 접근일 것이다. 핵안보정상회

의 개최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북핵 협

상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북핵문제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가운

데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하

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핵문제 교착국면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보다는 북핵 
협상이 진척되는 국면에서 개최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한결 가벼워지고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사실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라는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북핵 협상력을 
제고하거나 대남 압력을 가중할 목적으로 정상회

의를 전후한 기간에 제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

험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에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빛이 바래거나 지극히 혼란스러워질 우

려가 있다. 반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이러한 진전들을 ‘환영’(welcome)하고 더욱 
전향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encourage)하는 것

만으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장소적 의미를 부

각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금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

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과 권력기반 공고화

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핵협상에서 유리한 입

지를 노리고 제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 등 
북핵문제에서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김정일 생일

인 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적어도 6자회담

이나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도발을 자제

하는 선례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한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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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간에는 남북 비핵화회담,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pre-

steps)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미가 북한에 
요구하는 조치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모라토

리움  남북관계 개선 등이며, 북한은  대북제

재 해제  북미 평화협정 논의 개시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는 상호간 문턱(threshold)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

다. 본격적인 핵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에 HEU 프

로그램 중단이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IAEA 사찰단 
복귀나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동결은 분명히 필요한 조치이다. 한미로서도 대

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6자회담과 병행하

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가능

할 것이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

토리움은 비핵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서 
남북 비핵화회담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

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상당한 외

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세션에서 북핵문

제를 직접 다루거나 정상회의 공동성명이나 작업

계획에서 북핵문제를 직접 적시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에서 한미는 공

동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

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되어 진척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 중 등 관련국을 설득

하여 6자회담에 대한 ‘정치적 은총’(political blessing) 

차원에서 별도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의 비

핵화 조치를 환영하고 고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공동의장국 미국이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

국이 굳이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북한을 제외한 6
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양자, 다자회담 계기에 북핵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핵안보

정상회의 공식 세션 자체보도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 등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북핵

문제가 여전히 교착되거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로 인해 악화된 상황이라면 정상회의에서 이를 
다루기가 다소 복잡할 것이다. 중국 등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문서의 채택이나 대북압박

을 제고하는 외교적 조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정상 
발언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으며,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양자 정상회담에

서 북한의 상황악화 중단과 비핵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북한의 불참시 6-1 외교장관회담) 북핵

문제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전략적 지평의 확대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과 지역질서의 재구축을 고려할 때 이제 우

리는 북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급부상, 유럽의 약화, 그리고 신흥강대국

들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

서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은 미중관계

이다. 미중관계가 G2체제라는 말에 어울리게 안

정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쟁 속에서 불안정하고 갈등적 관계로 
귀착될 것인지에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운명

이 좌우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질서는 글로벌 
파워이자 지역국가라는 중국의 이중적 속성으로 인

해 미중관계가 직접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미중관계를 축으로 하

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재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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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차 핵실험 감행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북한붕괴론에 기

대고 있는 한국정부 지지 입장을 보이자 강대국 
외교의 방향을 중국쪽으로 선회하였다. 지난 20
년간의 핵외교가 사실상 대미외교였다면 이제 대

중외교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5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5월 일년사이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것을 단

지 경제적 실리 획득이나 권력승계에 대한 지지 
확보 차원에서만 볼 수만은 없다. 여기에 지난 8
월 10년만의 러시아 방문까지 고려하면 미중 중

심으로 설계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아키텍처의 
구축에 영향을 주려는 행보로 해석할 여지가 있

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유

훈통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아버지가 설계해 둔 
전략적 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북중러 삼각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국을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라면 우리는 보다 정밀한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

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은 대중정책이

나 대미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

다. 미중 두 강대국간 외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여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북중관계보다 
한중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대중정책을 구사할 
때 북핵문제의 해결, 나아가 한반도 통일도 가능

할 것이다. 특히,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미중 중심으로 건축되고 있는 지역질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외

교적 계기이다. 김정일 위원장처럼 건강문제를 
무릅쓰고 중국과 러시아를 전전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들을 모두 서울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자리

이다.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낡은 네트워크가 
부활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반도를 글로벌 네트워

크의 한복판에 위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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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전

반적인 외교전략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첫째, 한국이 추구해온 지구적 중

견국 전략과 핵안보정상회의의 연관성이다. 한국

은 기존의 한반도 중심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지구적 차원의 중견국 외교를 시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외교의 범위를 넓히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

정을 변화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광범위하게 추진

하려 한 것이다. 중견국 외교는 강대국 간의 관

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데 의견을 개진하고, 강대국 간 
협력 및 갈등관계를 조정하며, 강대국과 약소국 
간 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2010년의 G20정상회

의를 개최하고 2011년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주

관하였다. 지구적 차원의 회의를 개최하는 개최

자의 역할은 한국의 평판과 위상을 제고하는 동

시에 한국민들의 외교문화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의제를 준비하고 설정하며 이를 협

의해 가는 과정에서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개에 달하는 세계 각 
국가들과 주요 국제기구들의 정상이 모이는 큰 
회의이다. 한국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모임소집자의 역할을 넘어 의장국으로서 이들이 
다루게 될 주요 의제의 방향과 기본 철학을 조정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계적 범위의 회의들에 기초

하여 중견국 외교의 수행자로서 한국의 평판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핵안보정

상회의에 임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적 태도를 

더욱 독려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체제를 강화

하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다. 
둘째,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 주도의 레짐이

니 만큼, 한미관계의 공고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해 볼 수 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소위 오바마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

는 다자주의적 핵확산 방지 및 핵테러방지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

부 1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교사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

통령이 2차 회의 개최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역

시 한미관계가 공고화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

를 확신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만큼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미관

계의 공고화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소위 다차원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단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방

어와 억지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보기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

과 더불어 미중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중국은 
한미동맹이 대중 견제용으로 화할 수 있다는 불

안감을 가진 가운데 한미동맹이 냉전의 부산물이

라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언급하는 실정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한미군사협력이 비단 북한과 동아

시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협력

안보 이슈로 확대된다면 향후 동아시아 안보아키

텍쳐의 발전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안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는 한미 군사협력이 보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국은 지구적 차원의 안보전략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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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북핵문

제 및 북한문제 해결의 긍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것으로 비확산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다

루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핵안보정상회의

는 사실상의 핵국가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이 참여하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북한은 핵국가

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핵물질의 방호를 논

하는 회의에 공식으로 초청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

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에서만 핵안보가 함께 논

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핵물질

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핵물질의 방호라는 측

면에서도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

물질이 테러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은 비확산의 문

제이면서 동시에 핵안보의 범주에도 들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은 폐쇄된 정치체제를 가지

고 있으므로 테러집단이 북한의 핵물질을 물리적

으로 탈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의 핵물

질과 그 폐기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북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배가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에 경제적 이익

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행사 주최로 인한 
부수적 경제이익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한국 원

자력계의 발전 양상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향후 
한국 원자력 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의 
31.4%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21기가 작동

중이고 7기가 건설중에 있다. 최근 후쿠시마 사

태로 핵안전의 문제가 불거지고 반원전의 문제제

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안전에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당분간은 대체

에너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의 효율적

이고 안전한 이용이 매우 긴요한 일이다. 
한국은 원전 수출국으로서 원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한 선진적 
원전 개발과 관리의 성과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

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고 한미원자력행정협

정 개정과 같은 관련 사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핵과 원자력과 관련된 3S의 구체적 

사안에서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토대로 새로

운 논의틀 확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핵안

보정상회의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힘과 핵테러

방지라는 국가들의 이익이 일치된 상황에서 비롯

되었지만 회를 거듭할 수록 핵과 관련된 제반 이

슈들을 다루는 중요한 메타제도로서 기능할 가능

성이 있다. 각 국가들의 회합이 진행되면서 공동

의 가치와 문화, 정체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정치 영역에서 지식과 가치

의 주도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하드 파워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소

프트 파워 부문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특히 북핵문제와 같은 실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주도국으

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향후 핵안보정상회의의 이

슈확대를 위해 좋은 위치에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사태는 원자력

의 관리가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

원의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

다. 한국, 일본, 중국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원

자력관리의 국제적 성격을 협의하였고 핵안보정

상회의에서도 핵안전의 이슈가 부분적으로나마 
다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원자력 협

력을 토대로 향후 원자력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 확대에도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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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핵안보정상

회의의 의미와 국익을 국민들에게 적절한 통로로 
알려 한편으로는 회의 개최의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핵문화를 조

성하는 것이다. 핵안전과 안보, 비확산에 관한 문

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지도할 우수한 인력을 양

성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결,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정상회의뿐 아니라 전문가

회의 및 사업자회의, NGO 회의를 병행하여 추진

함으로써 안전 이슈를 우회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필요로 현재 
정부 간 회의 의제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생각

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병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셋째, 서울 회의 이후의 일정을 준비하는 동

시에 많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의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중견국 외교

로서 네트워크 관리자 및 중재자의 역할을 제고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핵 및 원자력과 관련된 지

구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실질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3차 회의가 계

획되고 있지만 향후 핵안보의 목적이 달성된 이

후 더 이상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

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울 회의 이후의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

일 것이다. ■  
 



2012 EAI Special Report_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The East Asia Institute| 39 

저자약력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북한과 한반도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김성배 박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부임하기 전까지 통일부 정책보좌관 (2006),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행정관 (2003-2006)을 역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성호 교수는 미국 터프츠 대학 플레쳐 스쿨(Tufts University, The 

Fletcher School)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 (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East West Center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구관심은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중동평화협상과 미국의 역할”(〈국제지역연구〉 2010), “To Be or Not To Be: South Korea’s 

East Asia Security Strategy and Dilemma of Unification,”(The International Spectator 2009), 《핵 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 부시와 오바마》(<국가전략> 2009) 등이 있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이상현 박사는 미국 일이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보연구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5월부터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중이다. 국제정치와 안보, 한미관계, 북한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한국의 비확산외교와 원자력정책,”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국가전략> 

2011),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Vision of ‘Global Korea’ and Its 

Challenge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09),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국방정책연구> 2009),《외교환경과 한반도》(공저, 세종연구소 2009),《조정기의 한미동맹 : 

2003~2008》(공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공저, 

동아시아연구원 2008), 등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동아시아연구원, 

2011),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2010)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2009),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2009), 등이 있다.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전진호 교수는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객원 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 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저술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국제정치”(〈국제정치논총〉2011), “일본의 대중국 안보인식 변화” (〈한일군사문화연구〉2011),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일본연구논총 〉2010)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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